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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아시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주도해야 한다.  역사적인 파리협정이 채택된 지 2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증가와 기온상승, 이상기후 그리고 피폐해진 삶의 터전이 뉴 노멀
(New Nomal)로 자리 잡았다. 

적어도 국가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기후공약을 철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가 기후변화 행동의 다음 세대를 주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국들은 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 내에서 이러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다. 전 세계 배출량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모두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시범사업에서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ETS)로 전환했으며, 중국 ETS는 단번에 세계 최대규모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자발적인 국내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을 이용하여 해외 배출량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ETS가 2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중추적인 수단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3국의 제도들은 각자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간에는 
물론이며  글로벌 기후변화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 3국이 현 시점에서 국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시장연계에 따른 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유연하고 ‘연계 가능한’ 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는 발전할 잠재력이 크며, 
이 지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국 정부부처는 지역 탄소시장 연계와 관련된 학술·기술 
협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계와 관련된 현안들이 양자 및 지역 외교 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탄소시장을 
향하여(Toward a Northeast Asia Carbon Market)’라는 사업을 통해 진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2015년 이래로 탄소시장 연계에 이르는 지역 내 통로를 개발하고 평가하려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정례적으로 이 목표에 동참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까지의 주요한 발견사항을 
제시하는 동시에 2018~2020년에 탄소시장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3국의 국내 정책 지형 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시장을 개관하고 있으며 각국이 탄소시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자국의 고유의 환경·경제·정치상황을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국 ETS는 효율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단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에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것을 추구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믹스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과 병행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무 및 자율 탄소시장 접근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기후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현재 맹아기에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에 기능과 거버넌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각국이 시행하는 제도의 차이점과 잠재적인 상호 보완성을 포용할 경우 상호간에 협력이 
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포용을 통해 배출량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야심찬 기후변화 정책을 모색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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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2018~2020년을 대상으로 
7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실무적인 사안의 하나로써 배출량 
감축 측정·보고·검증에 관련된 지역 내의 투명성 그리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치권의 논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탄소시장 협력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 일부는 현재 ASPI에서 추진 중인 목표화된 첨단 연구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시장 연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인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규정이 추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을 통해 현재 ASPI가 
추진 중인 ETS 시뮬레이션을 확장하여 지역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시간 시장 연계 시뮬레이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는 지역 전반에 걸쳐 국가차원의 시장연계를 시범적으로 시행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요구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탄소시장연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시적인 목표로써, 각국의 탄소시장을 선택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공식적인 외교대화 
일정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수의 개인과 기관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했다. Angela 
Churie Kallhauge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통해 면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세계은행 탄소가격 리더십 연합(World Bank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측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뉴욕 기후주간(NYC Climate Week)에 원탁토론을 
공동 주관한 CDP 소속 Nicolette Barlett과 Paula Diperna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와 2017년 한해동안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제공한 국제배출권거래협회(International Trading Emissions Association) 
소속의 Dirk Forrister, Lisa Spafford 외 관계자 일동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Suh-Yong 
Chung, Sungwoo Kim, Zhuli Hess, Takashi Hongo, Duan Maoseng, Andrei Marcu, Yuji 
Mizuno, Wu Qian 등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및 탄소시장 전문가들 역시 본 보고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만약 이들의 통찰이 없었다면 본 보고서는 결코 빛을 볼 수 없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저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을 책임진 저자들인 Jackson Ewing 박사와 Minnie Shin에게 감사를 
전한다. 더불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과 일본 재단(Japan 
Foundation)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두 재단이 아니었다면 본 
작업에 착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 구상이 마무리되는 시작점이라기보다 시작점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ASPI는 
탄소시장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러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구상을 제시할 것이다. 

본인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소장으로서 탄소시장 협력과 향후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연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행동을 비약적으로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보고서가 그러한 
목표의 달성에 시의 적절하게 기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소장
26대 호주총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동북아시아와 차세대 탄소시장 협력 9

보고서 개요

동북아시아는 글로벌 탄소시장 활동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지역의 탄소시장은 무한한 
잠재력과 더불어 앞으로 극복해야 할 수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국내적인 실효성과 지역적 
연계는 배출권거래제의 다음 세대를 정의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경감 정책과 자원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시장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현시점에서 국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시장연계에 따른 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형성단계에서부터 유연하고 ‘연계 가능한’ 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 탄소시장의 중요한 특징들을 고찰하는 동시에 각국의 광범위한 정책의 맥락 
안에서 그러한 시장을 개관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2018~2020년의 기간동안 지역시장 협력을 확대 
할 수 있는 유망한 방안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탄소시장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 부문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재편되고 
국제적인 기후대응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탄소시장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국가차원의 ETS는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청정하고 균형적인 
성장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은 측정·보고·검증(MRV)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운영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에서 국가제도로 이행하는 녹록치 않은 과정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추후에 연계를 모색하는 파트너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배출집약도 기반 목표에 적응하는 동시에 
협력을 위한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입안절차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만들었다. 일본이 기존의 원전을 저탄소 대체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국가차원의 ETS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는 등가(parity) 문제에 직면했다. 

한국은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국제 탄소시장 협력을 법제화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한국 탄소시장의 진전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경을 넘어 협력을 확대하지 않는 
한 기후목표에 유익하게 공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이 그러한 협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국의 
거버넌스와 규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 3, 4절에서는 각국의 상황을 고찰하고 있다. 제5절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탄소시장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제6절에서는 연계를 배제하기보다 한중일 3국과 각 국의 
탄소시장의 차이를 기반으로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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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
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억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빈부격차, 경기과열, 부패와 비효율, 공해심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됐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배출추세를 
반전시키는 동시에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탄소시장을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시장 시범 운영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중국을 대변하는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와 정치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베이징과 상하이, 산업의 중추인 톈진과 충칭, 제조의 본거지인 광둥성, 제철의 본산인 
후베이성, 홍콩에 인접한 선전 경제특별구가 포함된다. 중국은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 허용량의 배분,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성, 적용범위, 이행의무, 벌칙 등의 문제와 관련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될 수 있었다. 

국가차원의 탄소시장은 에너지 효율성, 대기오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존의 그리고 추후에 예정된 
거래 및 보조금 정책과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는 복잡한 환경정책 공간 안에서 2018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탄소배출권의 수급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를 더욱 강화하거나 상쇄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관할하는 주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지만 관련 규정은 다수의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조와 중앙-지방정부간 업무조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시행주체들간의 
협조가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배출권거래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국제 탄소거래 및 기후변화 경감 노력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시장의 규모 그리고 적용대상 산업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거래와 경쟁력, 탄소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장협력과 선택적 
연계는 높은 감축비용에 직면한 주변국에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정학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익에 일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에 성패가 달려있다. 

    

일본의 탄소시장 연계 필요성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경감, 더 나아가 일본에서 탄소가격이 기존에 
그리고 추후에 담당할 역할에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원자력은 일본의 기축 
에너지원으로 여겨졌으며 2100년에는 주요 에너지 공급량의 약 60퍼센트를 책임질 예정이었다. 여론에 
밀려 원자력 확충 계획이 보류되자 일본은 다른 곳에서 저탄소 성장동력을 찾아야했다. 일본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며 증가 추세에 있는 화석연료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제 탄소시장 협력이 매력적인 배출량 감축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인 ETS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확장이 가능한 
탄소시장 포트폴리오가 이미 구축된 상태이다. 일본은 거의 20년동안 ETS를 실험해왔으며 참가 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자율적인 제도(J-크레딧)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청은 2010년에 
대형오피스와 공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으며 그 이후로 배출량 감축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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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쿄도의 배출권거래제는 사이타마현에서 시행하는 제2의 ETS와 연계를 추진했다. 이러한 의무제도는 
대체로 소기의 목표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심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파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투자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배출량을 상쇄하는 국제전략을 초기에 채택했다. 일본기업은 
공동감축사업(JCM)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다. 수혜국은 
그에 따른 배출량 감축실적의 일부를 책임지며 일본에 상쇄배출권이 적립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기후변화 
경감 전략에서 이러한 JCM 상쇄배출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시장연계은 일본이 추후에 기후변화 경감 전략을 추진하는 잠재적인 고부가 가치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한국 및 특히 중국과의 연계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량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국가차원의 ETS를 시행한 한국
한국이 20세기 후반부에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환경복원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는 이 과정에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2015년부터 국가차원의 시행에 돌입했다. 현재 
전체 3단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성숙기에 접어들면 배출량 감축 대안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적인 참여를 모색할 예정이다. 

KETS는 적응이 가능하게끔 고안됐으며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 차입, 상쇄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KETS는 그에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으며 유동성과 거래수준은 
저조했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했다.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잦은 개입과 시장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총괄부처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환경부로 변경된 사실은 거버넌스의 잦은 변동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와 같은 제약이 작용함에 따라 한국은 현재 기후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KETS는 
한국이 모색하는 대규모 배출량 감축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연계 시나리오하에서 전형적인 
배출권 매입국이므로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경감대안을 크게 확대하고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의 평판을 
되살릴 수 있을 것 이다.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협력 방안
2018~2020년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탄소가격 지형을 결정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은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제도적인 실험과 역량 구축을 통해 기능 최적화를 
추구 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국내외 가격제도를 검토할 것이며 주변국의 진전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3국은 추후에 보다 집중적인 탄소시장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에 열거된 
조치들을 추진할 수 있다. 

1. MRV 규정과 실무에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한다. 
지역 내 MRV제도는 부분적으로 조화되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계된 
파트너에 의해 할당되는 배출권이 타당한 경제적·환경적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다자간의 차원에서 MRV에 대한 확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소통창구와 개방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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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시장 협력을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킨다. 
연례 정상회의는 탄소시장 협력에 관한 고위급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향후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탄소시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정량적 증거기반을 구축한다.
탄소시장 연계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환경적분석을 제공하는 정량적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동시에 연계를 확장하는 시발점이 되는 법률적·정치적 절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학술협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한계 감축비용 축소, 경감가치, 연계지역 시장들간의 수익 흐름에 관한 분석이 포함된다. 
분석 결과는 각국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되야 한다. 

4.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역협력을 유도한다. 
파리협정 제6조  2항과 4항은 2017~2019년에 보다 명확하게 정의될 예정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협상전략을 강 구하여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 적용함으로써 해당조항의 이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5. 시장거래 플랫폼상에서 실시간 시장 연계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아시아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래소에 이론상의 배출권을 
적용하여 거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을 통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북아시아 시장연계의 
경우에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유사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6. 동북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지역 내에서 최초 시범기간동안 제한적인 숫자의 업종, 도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소시장을 연계 할 
경우 탄소시장 연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국가 단위의 연계를 위한 시험대를 제공 할 수 있다. 
지역 내 도시, 수도권, 도(성) 등은 연계를 규정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7.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를 논의할 수 있는 공식 대화를 착수하는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안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 대화에 착수하기 위해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탄소시장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 
개시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결론
과거의 탄소시장 연계 사례를 되돌아보면 국가 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밀접한 경제 협력관계가 탄소시장 
연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성공적인 탄소시장 연계를 위해서는 일련의 
예비단계와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둬야한다. 현재 동북아시아가 탄소시장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은 단기적으로 설계상의 특정한 요소들과 관련된 시너지를 도출하는 동시에 
시장협력에 수반되는 경제적·지정학적 도전을 헤쳐나가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관건은 연계가 가능한 시장을 수립하는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역 탄소시장은 단기간 내에 동질화되거나 설계상의 모든 특성을 공유하거나 완벽하게 
통일된 배출량 한도 혹은 탄소가격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가정은 영원히 현실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각국이 처한 본질적인 상황, 정치·경제제도, 기후변화 정책은 앞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탄소시장의 연계가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목표화되고 
호혜적인 연계는 각국 시장을 구성하는 특정한 측면들에 대한 조화와 더불어 국가간 배출 허용량 거래를 
가능케하는 공통요소의 설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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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탄소시장 체제의 중심지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에서 선발주자들이 등장하고 부침을 거쳐 
수십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탄소시장에 가장 큰 파급력을 미치는 상황은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림1 참조). 이제 막 출범한 이 지역의 시장은 넘어서야 할 커다란 장애물과 동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중일 3국 국내시장의 실효성과 국가간의 탄소시장 연계는 배출권거래제(ETS)
의 다음 세대를 결정할 것이며, 추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경감 정책과 자원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림 1. 전 세계 탄소가격 제도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Data from the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November 14, 2017, http://
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  

참고: 일본의 경우 도쿄 CaT, 사이타마 ETS, 탄소세 포함. 중국의 경우 지역 시범사업 및 국가 ET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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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동북아시아의 배출권거래제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사실로부터 지역 시장 
통합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현 시점에서 국내시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시장연계에 따른 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형성단계에서부터 유연하고  
‘연계 가능한’ 시장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는 발전할 잠재력이 뛰어나며 이 지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1 

동북아시아는 규모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탄소가격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부터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나갈 것을 공약했으며, 2018년초에 
세계 최대규모의 ETS를 도입 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율적인 국내 탄소시장과 국제 배출권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가격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차원의 의무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세계 2위 규모의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기후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0퍼센트, 명목 국내총생산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2 지역 내 탄소시장 간의 목표화된 연계와 
협력방안을 강구 할 경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경감 노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저탄소 
성장으로의 이행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보고서는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중일 3국이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와 체계를 분석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2016년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로드맵 (Roadmap to a Northeast Asian Carbon 
Market)’에 바탕을 두고있다.3 본 보고서는 한중일 

탄소시장 연계의 토대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들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탄소시장을 수립하는 동인을 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기후변화·에너지·경제개발전략에서 
그러한 동인이 수행하는―그리고 앞으로 수행할―역할과 체계를 파악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정책지형에서 이러한 시장의 위치를 규명하고 기원과 체계 그리고 방향을 추적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망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보고서 제4절은 그로 인한 각각의 
상이한 역학과 변수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제2절에서는 중국이 탄소시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부문이 
재편되는 동시에 기후위기 해결에 지대하게 공헌할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탄소시장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청정하고 균형적인 성장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방식은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그리고 지역 내에서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다. 추후에 연계를 모색하는 파트너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배출 집약도 기반목표에 
적응하고 협력을 위한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은 측정·보고·검증(MRV)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운영능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에서 국가제도로 이행하는 녹록치 않은 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후에 연계를 모색하는 파트너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배출 집약도 기반목표에 적응하고 협력을 위한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 현 
시점에서 국내 탄소시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시장 연계에 
따른 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시장형성 단계에서부터 유연하고 

‘연계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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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에서는 일본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과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입안절차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만들었다. 일본이 기존의 원전을 저탄소 대체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 절에서는 일본의 기후목표와 국가 에너지 추진 방향 사이의 불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탄소시장 정책을 확대하여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제4절에서는 한국의 탄소시장 전개상황이 바람직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지만, 국외로 협력을 확대하지 못할 
경우, 기후목표에 중대하게 공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어느정도까지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탄소시장 협력을 자국의 기후변화 목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법제화했다. 중요한 단기 과제는 이러한 협력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다.

제5절과 제6절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장을 종합하고 있으며 연계를 배제하기보다 한중일 3국과 각국 
탄소시장의 차이를 기반으로 시장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6년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로드맵(Toward a Northeast Asian Carbon Market)’ 보고서에 
이미 언급된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연계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2018~2020
년에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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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시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
중국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경제성장과 배출량 증가를 탈동조화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1980년 이래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500퍼센트이상 급증했고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탄소배출량은 
경쟁국들을 엄청난 격차로 따돌리는 규모까지 급등했다 (그림2 참조). 중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전략적 
영향력 확대와 동시에 수억명을 빈곤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빈부격차, 경기과열, 부패와 
비효율, 공해심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됐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배출추세를 반전시키는 동시에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노력의 성패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경감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성장과 병행하여 청정한 환경, 소득격차 완화, 고부가가치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단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림 2.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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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의 정책지형에서 탄소시장의 위치
중국의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래로 글로벌 탄소시장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노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후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또한, 중국 
지도부의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국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 명분 외에도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며 변방의 성(省)으로 부를 가져오는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마다 16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대기오염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에너지 
체제의 개혁은 중국의 국가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에너지와 환경에 관하여 중국의 
야심은 엄청난 수준에 이른다. 중국은 2040년까지 2,547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2조 8,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5 풍력과 태양광 발전 능력은 이러한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공해를 유발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낮추기 위해  8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공업과 원자재 수출에 기반한 경제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IT 기술과 서비스 부문에 주력하는 경제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의도와도 맞물려있다.6 그림3은 중국이 개선을 모색하는 에너지믹스를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다변화된 에너지믹스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주된 공공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중국의 광범한 의도는 변혁을 유도할 수도 있고 경감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저해할수도 있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쥐만 잡을수 있다면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상관없다” 고 언급한 덩샤오핑의 말대로 철저한 기후변화 경감 노력과 더불어 중국 지도부가 기대하는 
부수적인 효과들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가능케한 다양한 동인들과 그에 수반되는 중첩된 
정책들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에너지효율, 대기오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존의 그리고 추후에 예정된 
거래 및 보조금정책과 때로는 중첩되고 복잡한 환경정책 공간 안에서 시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에는 청정에너지를 지원하고 중복 계산의 위험을 방지하며 탄소배출권 수급과 관련된 복잡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녹색거래 인증제도의 시행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의 경험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탄소 배출권 수요를 억제하고 ETS의 가치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으며 최근에 중국에서 이러한 거래를 모델링한 결과 역시 그와 유사한 위험성을 시사한다.7 

또한, 부처간 협조와 중앙-지방정부간의 업무조율에 대한 의문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ETS를 
관할하는 주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지만 관련규정은 다수의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NDRC
는 중국 국무원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후정책을 좌우한다. NDRC는 ETS를 
지지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통제권을 방어하고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재정부에서 발의한 탄소세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나 환경보호부, 농업부, 상무부에서 입안하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더라도 탄소세 제도는 어떤 형태로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처들간의 
협조가 미흡할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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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중국 배출권거래제 사업자들의 운영능력을 단기간 내에 확대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온실가스 
처리능력이 거의 전무했으며 현재에도 전문성과 경험이 시범지역에만 집중된 상태이다. 중국이 급속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차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간의 역량구축이 요구된다. 2013년 이래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는 
이와 같은 필수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그리고 정책입안을 위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2.2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10년 이상에 걸쳐 상명하달식의 환경관리 전략을 탈피하여 보다 유연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2006년 제6차 전국 환경보호 회의에서 처음 

19% 

41% 43% 6% 

22% 
14% 

62% 

27% 

29% 

2% 
1% 13% 9% 
4% 

3% 4% 2% 

China Japan Korea 

Renewables 
Hydroelectricity 
Nuclear energy 
Coal 
Natural gas 
Oil 

0% 

5% 

10% 

15% 

20% 

25% 

 Yr 2017 Yr 2018 (expected) 

China 

Korea 

Japan 

Others China
national

ETS 

CHINA 

• Peak carbon emissions 
around 2030 

• Reduce carbon intensity 
to 60 to 65% from the 
2005 level by 2030 

• Increase the share of non-
fossil fuels in primary 
energy consumption to 
20% by 2030 

• Expand forested land 

JAPAN KOREA  

• GHG emissions reduction 
of 26% by FY 2030 
compared to FY 2013 
(25.4% reduction 
compared to FY 2005) 

• GHG emissions 
reduction by 37% from 
business as usual by 2030 
– includes  the use of 
carbon credits fro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s 

 

1960
0

2

4

6

8

10

CO
2 

em
is

si
on

s 
(G

tC
O

2
 /y

r)

1970 1980 1990 2000 2010

China 

USA

EU28

India

Data: CDIAC/GCP

Source: Adapted from the Global Carbon Project.i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M
tC

O
2
e 

BAU Level 
(851 MtCO2e)

2030 NDC
Target

(536 MtCO2e)  

25.3% 
Domestic

11.7 % 

 International 

Historical GHG
Emissions excluding

LULUCF 

그림 3. 2016 년 동북아시아 에너지 유형별 소비율

출처: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of 2017,” 66th Edition, June 2017, www.bp.com/content/dam/bp/en/
corporate/pdf/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2017/bp-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2017-full-report.pdf.

중국a	 일본	 한국

재생에너지
수력발전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동북아시아와 차세대 탄소시장 협력 19

관찰됐지만 중국은 2000년대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규제와 행정중심의 전통적인 환경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했다. 당시 중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방식을 강행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0퍼센트 감축했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공장을 폐쇄하고 전략소비를 제한하는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8 하지만 그 결과는 공허한 승리였다. 정부는 효율성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이 과도하고 지속이 불가능한 행정적인 부담만을 떠안았다.9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고차원적인 기후·환경·에너지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2010년에 중국은 대도시와 성(省)을 중심으로 저탄소 개발전략에 착수했으며 그 수와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2011년 10월에 NDRC가 7개 시범 배출권 거래제를 승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10 
이 시범사업은 북부, 중서부, 남부해안 지방을 망라하여 의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됐다.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베이징과 상하이, 산업의 중추인 톈진과 충칭, 제조의 본거지인 광둥성, 
제철의 본산인 후베이성, 홍콩에 인접한 선전 경제 
특별구가 포함된다.11 이 시범사업은 중국을 대변하는 
다양한 경제·환경·사회의 정치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전체인구의 19퍼센트, 국가 GDP의 27퍼센트, 
전국에너지소비량의 24퍼센트를 담당하므로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12 7개 시범사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총량은 연간 12억톤에 달하며 
이는 2014년 국가 배출량의 약 11.4퍼센트에 
해당한다.13 

이  7개의 시범사업은 2014년 중반까지 거래를 취급했으며 각각의 접근방식은 몇몇 핵심적인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각 시범 사업별로 상당한 측정·보고·검증(MRV) 능력을 구축해야 했으며 그러한 부담은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가 증가할수록 가중됐다. 이러한 이유에서 7개 사업 중 6개가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유일하게 충칭만이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6종의 온실가스를 모두 대상으로 지정했다. MRV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범사업이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에 대해 제3자 검증절차를 
수립했다. 

적용대상과 할당 체계에도 공통점이 존재했다. 중국의 시범사업은 시설이나 건물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EU ETS나 여타 국제거래제와 차이를 보였다. 중국의 시범사업은 간접 
배출을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들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즉 시범지역 내 발전소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량과 시범 지역 밖에서 수입된 전력에서 기인한 배출량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방식은 시범지역에서 소비되거나 완성된 제품에 내재된 모든 배출량을 반영하는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발전에 수반되는 탄소발자국을 규명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대변한다.14 중국의 시범사업은 이 방식을 
통해 시범지역 내 기업들이 적용대상이 아닌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여 탄소발자국을 낮추려는 
시도를 봉쇄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배출허용량의 산정과 특징 역시 시범사업들간에 어느정도 연속성을 보장했다. 모든 
시범사업이 공통적으로 (1) 최초배분, (2) 조정, (3) 신규진입업체, (4) 경매, (5) 가격안정화 비축 등 
5가지 유형의 배출 허용량을 인정했다.15 모든 시범사업이 조기 감축실적을 인정하고 성과를 달성한 

중국 ETS 시범사업은 국가의 
다양한 경제·환경·사회 정치상황을 
반영하고,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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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기업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시범사업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를 구분하여 벤치마킹과 무상 배분방식을 조합하여 실시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시범사업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업체가 배출 허용량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이 
저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정부의 개입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은 급작스러운 공급과잉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재매입하여 표면적인 가격 하한선을 적용할 수있는 배출 허용량풀을 제공한다. 또한, 대상업체는 
이행요건의 일부로서―중국의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를 통해 승인된 상쇄배출권을 지칭하는―
중국의 탄소배출권(CCER) 크레딧을 이용하여 유연성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다. 

시범사업들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 그리고 신설된 국가 거래제와 공통되는 특징으로 총량 제한이 
아닌 효율성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성과 기준 거래(TPS) 
형태로서 정부 당국자가 산출량에 대한 최대 배출집약도를 결정한다. 배출률이 기준을 하회하는 기업은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을 획득하는 반면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초과분을 충당하는 배출허용량을 
매입하여 제출해야 한다.16 다시 말해서, 중국 내 업체는 절대적인 배출량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산출량을 달성한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TPS 방식은 경기 변동에―즉 산출량 변동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시범사업과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목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을 안고있다.17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이러한 시범사업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중국이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접근하는 광범위한 방식을 엿볼수 있는 접점을 
제시한다. 그와 더불어 각각의 사업에 동참하는 
주체들이 국가차원의 거래제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시범사업을 구상한 관계자들은 지역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고 각자의 실적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여지가 
있었다. 

이처럼 상이한 제도들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적용범위에서 찾을수 있다. 각각의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부문의 수는  4개(광둥)에서 26개(선전)까지로 차이를 보였으며 대상업체를 결정하는 배출량 
한도를 달리했다.18 이러한 이유에는 대상업체의 수(톈진 114개, 선전 635개)와 전체 배출량에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후베이 36퍼센트, 상하이 57퍼센트)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각각의 시범사업은 이처럼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방식 역시 다양했다. 모든 시범사업이 배출 허용량 전부 혹은 절반 이상을 무상으로 할당했지만 
그 방식은 각기 달랐다. 상하이는 2013~2015년의 기간에 대한 배출 허용량을 일시에 할당한 반면에 
다른 시범사업들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하여 배분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과거의 배출량을 무상 
배분의 기준으로 삼았던 반면에 나머지 업종은 과거의 배출 집약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무상배분을 
실시한 시범사업들은 조기 감축실적을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달리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배출 허용량을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범사업은 대형업체의 시장지배력(이는 모든 ETS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다. 베이징은 업체 1곳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비율을 

시범사업들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 그리고 신설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와 공통되는 특징으로 
총량 제한이 아닌 효율성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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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했으며(15퍼센트) 상하이는 100,000미터톤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협상을 의무화했다.19 정부가 
비용 제한을 근거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역시 시범사업마다  규정이 달랐으며 적용이 가능한 
CCER의 원천과 특징에 관한 요건에도 차이가 있었다. 몇몇 시범사업의 경우 이행기간말에 경매를 
실시하여 대상업체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며 상하이와 선전은 최종 거래일 
경매에서 추가로 배출허용량을 제공한다.20 다른 시범사업들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시범사업의 이행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평판과 벌칙을 적용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다. 일부 시범사업은 배출권 기록을 공시하여 미이행업체를 공개했으며 미이행업체가 공적 
에너지 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저탄소 개발 혹은 재생에너지 지원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한 경우도 있었다.21 일부 시범사업은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로서 미이행업체가 
익년에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에서 부족분을 차감했으며 광둥과 후베이의 경우에는 부족분의  2배를 
차감했다. 베이징의 경우 부족이 발생하기 전 6개월동안의 평균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3~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22 이행을 규율하는 거버넌스와 규정 역시 시범사업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베이징과 선전만이 지방의회를 통해 규정을 제정했다. 모든 시범사업이 각자의 MRV 지침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투명성 조치와 법적효력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위에 언급된 것처럼 
적용범위와 운영상의 특징에 관련된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별첨B에 중국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각 시범사업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실적 역시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된 배출 허용량은 약 9,400만톤이었으며 평균가격은 3.72달러/톤이었다.23 
이는 전체 배출 허용량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동성의 부족을 시사한다. 이행률은 
모든시장에서 양호했다. 2015년에 베이징, 광둥, 후베이, 상하이는 목표를 완벽하게 이행했으며 
선전과 톈진이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24 배출 허용량이 충분하게 할당됐으며 지방정부가 대상업체의 
처리능력을 지원하고 기한을 연장했으며 이행기간 종료 직전에 배출 허용량 경매를 추가로 실시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일하게 충칭만이 70퍼센트를 겨우 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행률을 기록했다. 

시범사업들의 운영상 특징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각각의 체계와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시장이었던 선전의 경우 참가업체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상한 가격이 가장 높았다. 
후베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베이징 역시 연간 최대치에 가장 먼저 도달하고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상하이는 이행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광둥은 배출 허용량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톈진은 대상업체가 가장 적었으며 충칭은 활동이 가장 저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직간접요인들로부터 기인했으며, 그에 따른 교훈이 수반됐다. 

선전이 활발한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인은 대상업체들의 규모, 기관투자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성, 탄소보증 채권이나 탄소 선도계약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었다. 후베이의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이행기간 사이에 금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요를 확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베이징 시장의 성공은 금융기관, 펀드운용사, 중앙정부와 가깝다는 이점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행기한을 앞당겨 대상업체의 행동을 촉발한 것이 조기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요인이 
됐다. 상하이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광둥은 가장 큰 규모를 발판으로 
시범사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 발견절차의 일환으로 배출 허용량 경매를 추진했다. 톈진의 거래량이 
저조했던 원인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가 적었으며 미이행업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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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충칭의 경우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간주된 대부분의 대상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풍족하게 할당한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25 

시범사업이 거래를 시작한 2013년과 2014년에 중국 중앙위원회는 제13차 5개년계획
(2016~2020년)에 따른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며 시장에 기반한 환경관리 제도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NDRC 계획이 
구체화됐으며 그 사이의 기간동안 제도의 체계와 범위에 변화가 목격됐다. 

    

2.3 국가 배출권거래제 설립 과정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전국에서 배출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부문의 최대 배출업체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이래로 NDRC
는 대상산업의 범위를 결정하고 국가 MRV 체제를 구축하며 
수천여개의 개별업체의 탄소 인벤토리에 관한 지역별 보고를 
조율하는 동시에 이 정보를 일관된 국가쿼터 할당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2015년 12월에 개최된 파리 ‘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에 참석한 
NDRC 고위당국자인 장자올리는 6개부문과 15개 업종에 
속한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4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체제를 소개했다.26 

이처럼 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야심적인 목표가 도입을 앞두고 끊임없이 조율을 거친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16년에 처음 
착수한 이래로 2017년말로 예정된 시행시점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참가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규제당국은 정확한 적용대상, 배출 허용량 
할당, 이행의무 등의 사안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1차로 
발전, 알루미늄, 시멘트, 항공부문으로 축소됐으며, 이 부문들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한도가 40~50
억톤(EU ETS와비교하여 약 1.5배에 해당한다)에 달한다.27 할당방식과 전반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발전 부문에 국한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감축만으로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28 이러한 결과는 
경감 비용에 차이가 있는 상이한 부문들간의 거래를 목적으로 고안된 배출권거래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 고위 기후 당국자인 시젠후아는 본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국가차원의 시장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국무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29 그는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인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설명하지 않았으며 최초에 어떤부문(들)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허용 배출권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언을 피했다. 정상회의 후반부에 전임 NDRC 당국자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가 처음 2년동안은 이행의무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며 가시적인 기후변화 효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장 규정과 운영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는 소프트런칭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30 이어서 그는 2019년까지 시장이 준비를 마칠경우 시멘트와 비철금속 부문도 발전 부문의 
뒤를 이을 것이며, 엄격한 이행기한은 2020년에 가서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31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전국에서 

배출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부문의 최대 배출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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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수립단계에서 지연, 변경, 철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시행일이나 특징을 예측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면한 
장애물들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며 정부의 의지는―때때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확고하다. 
중국은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계획이나 초기 목표를 접을 수 있다는 동향으로 보여주고 있다. NDRC가 보고 
및 검증, 거래, 상쇄 등에 관한 기술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컨설턴트, 검증기관, 
거래플랫폼, 지식센터 등은 시장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때때로 지지부진해 보이는 소프트런칭 접근법은 국가시장의 기초가 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유연한 형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제도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장이 아닌 광범위한 적용대상과 방대한 거래 잠재력을 지닌 미래의ETS를 
지향하는 상생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2.4 전 세계 및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국제적인 탄소거래 및 기후변화 경감 노력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시장의 규모 그리고 적용대상 산업이 전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거래와 경쟁력, 탄소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32 또한,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시장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시장들을 연계하는 목표화된 연계는 배출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대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거래 플랫폼에 요구되는 규모와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연계는 세계경제와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대변하는 역내의 경제적 연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규제가 허술한 국가로 배출량이 누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협력과 
선택적 연계는 높은 경감 비용에 직면한 주변국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정학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 제5절에서는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이를 추구하는 방안들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익에 일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에 성패가 달려있다.33 이러한 관계는 국가들을 망라하는 창의적인 협상과 제약 그리고 인내심이 수반되는 
실험을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래에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모색하는 중국의 의지가 필수적이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국내 시행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의 그러한 
의지를 시사하는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다. 시젠후아는 2017년 본기후정상회의에서 시장연계와 관련하여 
중국은 “위층을 쌓아올리기에 앞서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현시점에서는 연계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중국이 탄소시장 연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에 개방적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관건은 시기이며 제6절에서는 추후에 연계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지역 탄소시장 

중국은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계획 또는 초기 
목표를 접을 수 있다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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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탄소시장 연계 필요성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경감, 더 나아가 일본에서 탄소가격이 기존에 
그리고 추후에 담당할 역할에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원자력은 일본의 기축 
에너지원으로 여겨졌다. 2007년에 당시 총리였던, 그리고 현 총리인 아베 신조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54퍼센트, 
2100년까지 90퍼센트 감축하는 계획이 담긴 ‘아름다운 별 50(Cool Earth 50)’ 구상을 내놓았다.34 이 
계획에 의하면 2100년에는 전체 에너지의 약60퍼센트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30퍼센트를 화석연료, 
10퍼센트를 재생에너지가 책임질 예정이었으며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이 21세기에 감축하는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이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1년 이래로 원자력은 일본의 에너지믹스에서 
배제되어 극히 드물게 언급되는 상황이며 원자력의 미래는 여론의 반대에 밀려 미래가 불확실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없는한 원자력을 기존의 계획대로 확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운 장래에 후쿠시마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개선, 
재생에너지의 점진적인 확대, 현재 그리고 장래에 화석 연료 소비량을 상당한 규모로 늘리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여 균형을 달성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과연 일본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경감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기존의 국가별 감축공약(NDC)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수준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2030
년까지 26퍼센트, 2050년까지 80퍼센트 감축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일본의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중간 
이하 강도의 목표에 해당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 일본의 NDC는 그림4 참조). 파리협정에 

참여한 다른 모든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장기적으로 목표를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일본이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현재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본이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한적이다. 일본은 자국이 달성한 에너지 
효율성의 덫에 걸려있다. 즉 과거에 거둔 경이로운 진전이 우수한 비용효과를 보장하는 미래의 효율성 및 
보전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하고 있다. 기존에 배출량 감축대책으로 상정했던 원자력이 배제된 
현재의 상황에서 일본은 보조금, 발전차액 지원제도, 혁신투자, 탄소시장을 통해 혹은 이러한 수단과 다른 
방식을 조합하여 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본은 탄소시장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배출량을 야심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럼움을 직면할 것이다.

국경을 넘어 탄소시장 연계를 확장할 경우 유망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미 일본은 배출권을 
상쇄하는 대가로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공동감축사업(JCM)를 통해 
국제적인 기후변화 경감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탄소시장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배출량을 

야심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럼움을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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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어긋난 일본의 배출량 감축계획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는 여전히 일본의 에너지 의사결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추산된 비용은 약 1,880억달러(직전에 추산된 
비용의 2배)였으며 10만명의 이재민 가운데 집으로 돌아간 비율은 고작 13퍼센트에 불과했다.35 배출량 
감축 전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고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무너뜨렸다.36 후쿠시마 
사고직전까지 일본은 총 5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여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에 일본의 발전부문은 남아있는 50기의 원자로를 차례로 폐쇄했으며 당시 총리였던 노다 요시히코는 
일부 원자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가동에 들어가겠지만 정부는 2040년까지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하에 기술된 것처럼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후에 번복됐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년에 원자력 규제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곱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원자력 부문에서 소실된 전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일본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큰 
폭으로 확대했지만 이러한 대체가 미래의 에너지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2015년 경제산업성 보고서는 2030년 발전량 구성 비율을 원자력 20~22퍼센트, 재생에너지 22~24
퍼센트, 석탄 26퍼센트, LNG 27퍼센트, 석유 3퍼센트로 예상했다.37 2016년 3월에 아베 총리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38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3월에 차기 국가 에너지계획(3년단위로 수립)의 승인을 모색할 예정이며 
여기에 원자력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림 4. 동북아시아의 국가별 감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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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경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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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수준의 60~65%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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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로 확대

•	�회계연도 2030년까지 회계 
연도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를 감축 (회계연도 
2005년 대비 25.4% 감축)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배출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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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정부 고위급에서 원자력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의 반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2015년에 업계 관련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단계적 
폐쇄에 찬성하고 약 15퍼센트는 즉시 폐쇄를 지지한 반면에 존속에 찬성한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39   
2016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는 그보다 더 비판적이었다. 응답자의 57퍼센트는 설사 
엄격한 기준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73퍼센트는 단계적 
퇴출에, 14퍼센트는 즉시 폐쇄에 찬성했다.40 반대여론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원자력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일은 없겠지만 2011년 사고 이래로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가 우세한 
현실은 여론의 지속력을 시사하며 일본의 장기적인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의 입지를 제한하고 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일본의 에너지 보전 및 효율성 개선 노력이 화석 연료수입과 
더불어 한층 가속화됐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수급균형이 빠듯해지고 에너지 가격의 등락이 
심해지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거부문에서 에너지 보전의 중요성”이 정책차원에서 “다시금 인식됐다”
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41 2011년 이래로 총 전력수요는 감소했으며 2012~2013년에 20퍼센트 
이상 급등했던 전력 가격은 안정화 단계에 도달했으며 심지어 하락하기도 했다.42 이처럼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자력 축소로 인한 발전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울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 일본의 에너지 수요에서 수입석탄과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고직전에 54퍼센트 였던 것이 
2015년 중반에는 75퍼센트로 상승했다.43 

가까운 미래에 재생에너지가 핵심적인 원자력 대체 
전략으로 화석연료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는 일본의 전력망에 접근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에 직면해있다. 원자력과 화석연료는 기축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어 전력망에 접근할 때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만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과잉 전력이 발생한 
경우 보상없이 가장 먼저 차단된다.44 이는 생산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재래연료를 사용하여 차이를 메우는 방식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유럽 전력망이나 상당수 미국 전력망과는 
상반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역시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정부는 
일정기간동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장가격 이상으로 재생에너지의 매입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10대 전력회사의 에너지믹스에서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0.4퍼센트였지만 2015년에는 3.4퍼센트로 증가했다.45 하지만 전력업계의 반발로 
인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이후에 규모가 축소됐으며 태양광 매출이 감소하고 태양광 업계의 파산이 
늘었다. 대규모 풍력 및 지열 발전 프로젝트(일본이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한 분야)는 부지사용과 과중한 
규제장애로 인하여 추진이 미뤄졌으며 가장 유망한 수력발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일본은 향후 20년간 석탄 화력발전소를 50퍼센트로 확충 할 
가능성도 있다.46 

일본의 재생에너지를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현재의 에너지 관련 
문제점들이 미래를 성급하게 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벽들은 현재 일본이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순조롭게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 돌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일본이―특히 지금부터 2030년까지―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일본의 재생에너지를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현재의 
에너지 관련 문제점들이 

미래를 성급하게 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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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탄소시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과 관련을 맺고있다. 첫째, 국내 탄소시장의 
적용범위를 확장 할 경우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재정셈법을 바꿀수 있다. 현재 이 부문이 직면한 규제 및 
전력망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역 및 국제 탄소시장의 협력과 연계를 확대할 경우 국내적인 
제약을 우회하는 배출량 감축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본은 확장이 가능한 토대를 확보하고 
있다. 

    

3.2 도쿄 배출권거래제―평이한 목표로부터 창출된 긍정적인 성과
동북아시아 최초의 배출권거래제는 2010년에 도쿄도에 의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대형 오피스 건물과 
공장이 배출량 감축계획과 감축목표 그리고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2002년 조치를 
근거로 시행에 돌입했다.47 이 제도는 도쿄도청이 양질의 배출량 데이터를 저장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당국자가 에너지절감, 효율성, 감독 및 보고 업무에 관련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보고 프로그램’에 포함된 메커니즘 평가방법은 2000년대를 거치는 동안 꾸준히 개선됐다. 

2010년에 도입된 도쿄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보고 및 감독 체계가 논리적으로 확대된 결과물이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된 대형오피스와 공장은48 1차 이행기간(2010~2014년) 동안 배출량을 6~8
퍼센트를 감축할 것을 요구받았다.49 2015년에 도쿄 배출권거래제는 2차 이행기간에 대한 감축요건을 
15~17퍼센트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10~2014
년에 거둔 성공에 상당부분 기인한 결정이었다. TMG
는 1차 이행기간동안 대상업체의 총 배출량이 매년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2014년의 경우 감축률은 25
퍼센트, 이산화탄소의 총 감축량은 1,400만톤이었다.50  
모든 대상업체가 6~8퍼센트 목표를 달성했으며 90퍼센트 
이상이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했다. 

도쿄도청은 이러한 성과로부터 “도쿄 내 공장소유자들이 
에너지 절약에 따른 장기적인 이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는 결론을 도출했다.51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도쿄 
배출권거래제가 요구하는 효율성 개선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기존에 일본이 중점을 기울인 효율성과도 일맥상통한다 
(2016년에 발간된 유력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세계 2위로 평가됐다).52 

이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쿄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2010~2014년의 기간동안 달성한 완벽한 이행실적은 높이 평가할만한 성과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이한 목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이행기간에 대한 배출량 감축목표를 2배 이상 
상향조정한 것은 주목할만한 조치였지만 대상업체의 76퍼센트가 2차 기간이 시작되기도전에 이미 목표
(15~17퍼센트)를 초과 달성한 상황에서 시장에 전달하는 신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53 
내부 이행률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거래는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상업체의 9퍼센트만이 배출권을 
거래했으며 그마저도 60퍼센트는 같은 기업 산하의 시설들이 무상으로 교환한 거래였다.  도쿄 ETS는 
통합거래 플랫폼이 부재하며 모든 거래가 가격을 공개할 필요없이 장외거래(OTC) 형태로 이뤄진다.55 
도쿄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엿볼수있다. 배출권 평균거래가는 

도쿄 ETS가 더 큰 파급력을 갖춘 
가격신호를 보내고 기업들의 
행동과 배출량 수준의 변화를 
유도하기기 위해서는 대상업체의 
배출전망치(BAU)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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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부족으로 인해 2011년에 10,000엔/톤이던 것이 2016년에는 1,500엔/톤으로 하락했다.56 
도쿄 배출권거래제가 더 큰 파급력을 갖춘 가격신호를 보내고 기업들의 행동과 배출량 수준의 변화를 

유도하기기 위해서는 대상업체의 배출전망치(BAU)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최근들어 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당한 비판으로 들릴수도 있지만 애초에 출발선이 뒤쳐진 상황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효율성 개선요구가 더해진 현실은 추후에 훨씬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 
배출권거래제는 대상업체에 배출 전망치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목표를 부여하는 조치를 통해서만 더 큰 
파급력을 갖춘 가격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유의미한 행동과 배출량 수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부문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적용대상 부문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정치권의 의지와 필수적인 전제인 업계의 매입을 유도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이 공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쿄도의 경험은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추가적인 문제들을 경감시킬 수 있다. 도쿄도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바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도쿄 배출권거래제는 2010년 9월에 사이타마현의 신생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를 구축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협력을 모색하는 능력을 
이미 증명한 바있다. 

사이타마 배출권거래제는 대상범위, 감축요건, 여타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도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두 지자체는 2011년 4월에 연계에 성공했다. 배출량 초과감축에 
따른 배출권과 중소형 업체 배출권의 거래가 허용됐으며 1차 이행기간동안 시와 현간의 이전이 양방향으로 
실시됐다.57  도쿄-사이타마의 연계는 하향식 제도없이도 탄소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쿄는 GDP를 기준으로 일본 최대의 현이며 사이타마는 5위에 해당한다. 상위 5대현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퍼센트가 넘는다.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이에 관해서는 제4절에서 다룬다) 
이러한 국내 제도들은 국제적인 연계에 따른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정책을 통해 일본 내에서 탄소시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 도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국가차원에서 축적한 경험은 의무적인 국가제도를 시행하거나 
기존의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역량을 제공한다. 

    

3.3 국가제도의 근거 및 전망
일본정부는 거의 20년동안 국가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을 실험해왔다. 정부는 2000년대에 일본 자발적 
배출권거래제(JVETS), 시범통합 배출권거래제, 각각 국내와 해외에서배출권을 제공하는 2가지 유형의 
상쇄 배출권 제도를 시행했다.58 이러한 제도들은 1990년 수준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2012년까지 6
퍼센트, 2020년까지 25퍼센트, 2050년까지 80퍼센트 감축한다는 교토의정서 공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수립됐다. JVETS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감독 및 보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참가기업들을 상대으로 절대 
목표나 집약도 기반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허용량을 적용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59 

JVETS는 산업공정, 오피스 에너지소비, 폐기물관리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을 대상으로 삼았다. 
참가기업은 발생톤에 상응하는 일본배출권(JPA)을 제출하며 배출량이 한도를 하회하는 기업은 할당 
배출량을 다른 참가기업에 매도할 수 있다. JVETS 참가 기업은 2008년에 시범 통합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됐으며 2009년부터 에너지절감을 달성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했다.60 2012년 최종단계에서 
JVETS 참가 기업의 수는 389개였으며 감축한 배출량은 60,000톤에 약간 못미쳤다.62 배출권 평균거래 
가격은 약 2.60달러였으며, JVETS가 최고정점에서 처리한 배출량은 1990년 수준의 0.3퍼센트였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동북아시아와 차세대 탄소시장 협력 29

JVETS는 의무적인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구온난화 대응 기본법에 근거하여 
고안됐다.63 JVETS가 시범제도였던 까닭에 거래가격이 낮고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은 향후에 
목표와 파급력이 확대되고 강제성이 강화된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던 추세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중단됐다. 첫째, 일본정부는 2010년 말에 칸쿤에서 
개최된 기후협상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2차 의무 이행기간의 채택을 거부했다. 당시 교토의정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른체제로 대체할 것인지를 놓고 국제적으로 불확실성과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2차 의무 이행기간을 철회하면서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의 근간이 되는 배출목표를 폐기했다. 둘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일본은 기존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큰 폭으로―2020년까지 1990년수준에서 25
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에서 2020년까지 2005년수준에서 3.8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하향 조정했다.64 
2012년말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가 배출권거래제 안이 공식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JVETS를 근간으로 국가제도를 구축하려던 기존의 복안은 최종적으로 번복됐다.65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배출권 거래방식들이 등장했다. 일본 배출량 감축인증 제도
(J-VER)는 2008년에 도입된 상쇄배출권 메커니즘으로 2013년에 일본 국내 배출권제도와 통합되어 
J-크레딧 제도로 새롭게 탄생했다.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J-크레딧 제도는 에너지절감 장비의 도입, 
재생에너지의 사용, 국내 삼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근거로 획득한 정부인증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지원한다.66 참가기업은 이 배출권을 이용하여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기업차원의 
감축을 통해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단련의 ‘저탄소 사회공약’ 같은 자율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67 J-크레딧 제도의 목적은 경제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국내 상쇄를 통한 자율적인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감독 및 관리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J-크레딧 제도는 상쇄제도가 의무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정치적인 갈등이 덜하다는 점에서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계획이 답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상쇄제도는―특히 자율적이고 벌칙이 배제된 보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참가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는 비제로섬 배출량 감축방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배출권 거래제는 광범위하게 
주어진 목표와 요건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전제로한다. JVETS가 그 정도로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었지만 애초에 강제력과 파급력을 갖춘 국가 제도를 수립하는 전단계로 고안된 탓에 정치권의 
풍향이 바뀌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일본의 기후변화 공약이 후퇴하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2016년에 세계은행 
탄소가격 리더십연합(CPLC)에 가입했으며 그 이후로 국제무대에서 탄소가격 제도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환경성은 국가차원 제도의 전망과 잠재적인 파급력을 분석하는 연구와 대화를 
지원하고 있다.68 특히, JVETS를 시행한 경험은 MRV, 제3자검증, 배출량 거래 등록부 작성과 관련된 
일본의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전히 일본정부 고위급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시사하는 명확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역협력이나 국제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쇄와 
TMG 제도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본이 지역 및 국제 탄소시장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협력을 통해 일본이 궁극적으로 국가제도를 운영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3.4 국제협력
일본은 투자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배출량을 상쇄하는 국제전략을 초기에 채택했다. 일본기업은 
공동감축사업(JCM)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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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은 그에 따른 배출량 감축실적의 일부를 책임지며 일본에 상쇄배출권이 적립된다. 
JC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토의정서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사한 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가 축소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JCM은 전체적으로 보다 
단순화된 접근법을 채택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CDM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69 일본과 수혜국 
정부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JC)는 구체적인 규정과 이행지침을 수립하고 제3자 검증기관을 
지정하며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동시에 건별로 발행할 상쇄배출권의 수량을 결정한다. JCM은 하향적 
성격이 강한 CDM에 비해 거버넌스가 분권화되어 있으며 당사국의 요구와 선호에 부합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을 모색한다. 

JCM은 일본이 상쇄 배출권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과정에 일조하고 있다. 2013년에 
JCM이 도입된 이래로 17개 수혜국과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 19개의 프로젝트를 등록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까닭에 지금까지 산출된 JCM 배출권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실적이 급속도로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5천만~1억톤의 
JCM 배출권을 산출할 계획이며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파리 협정규정이 최종적으로 확립되면 이러한 
노력이 배가 될 전망이다.70 이 처럼 급격한 전개상황은 일본이 JCM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JCM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기위해 
일본이 보유한 저탄소기술, 제품, 서비스, 인프라를 수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기후변화 
경감전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으며 JCM이 현재와 미래의 NDC를 이행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동력은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협력의 전략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동력과 
일치한다. 현재의 국내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이 
국제적인 시장협력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야심적인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않다. 환경성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환경성은 2017년 
장기 기후변화 비전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가운데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비용효과가 우수한 수단을 제공하는 탄소가격 및 시장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71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의 한도없이 상쇄배출권을 매입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자 소니는 
J-크레딧 제도를 통해 70,000톤의 상쇄배출권을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시미즈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CDM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고 대형 공익사업자와 건설사들은 다양한 상쇄배출권 
시장대안을 검토하고 있다.72 JCM 배출권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추가적인 상쇄배출권풀이 기업부문에 
개방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 시장연계은 일본이 기후변화 경감전략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잠재적인 
고부가가치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이로운 효율성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점차 그 
속도는 둔화되고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일본이 국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은 
엇갈리고 있으며 시장연계를 강화할 경우 분명히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원자력 부문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이전에 목표로 설정했던 수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및 특히 중국과의 시장연계은 일본이 국내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대안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이하에서 한국의 상황을 검토한 후에 그러한 방안을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연계는 
일본의 기후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고부가가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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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한국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했으며  195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2016년에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한국은 1960년대에 개혁을 추진하여 
사회기반 시설투자와 산업개발을 촉진하는 경제구조로 변모했으며 그로 인해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중화학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1990년대에는 디지털화에 성공했으며 21세기들어서 세계 
역사상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74 

이처럼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는 공해와 에너지 의존도의 심화를 포함하여 심각한 사회 및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했다.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이 고수출 지향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에너지 가격변동에 
취약해졌다. 한국은 1970년대에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79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제정하여 에너지 다변화와 에너지 절약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계속해서―98퍼센트가 해외에서 조달되는 화석 연료기반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했으며, 
1990년대 이후로 줄곧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75 그와 동시에 인위적 
오염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990년 배출량과 
비교하여 128퍼센트가 증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76 

한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및 거버넌스 구조에 기후변화를 깊게 반영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포했으며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PCGG)를 설치했다. 정책입안자와 
민간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외 
그리고 산업부문 차원에서 종합적인 녹색성장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009년에 
한국은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은 코펜하겐 협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기준의 30퍼센트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Non-Annex I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감축목표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
2050년) 제1차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공개했다. 이 종합적인 감축전략은 이후에 한국의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이하 KETS)를 도입하는 확고한 근거를 마련한 획기적인 법률인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법제화됐다.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지속가능한 교통, 녹색 건축물, 
녹색 소비 등 여타 법적틀이 정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기후변화와 배출량 감축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모시킨 계기는 배출권거래제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대형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4.1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KETS) 구축
한국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는 주로 에너지 보전과 자율적인 배출량 감축정책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추진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에너지 다변화와 효율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수입절감을 통해 무역실적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서야했다. 1997년에 한국은 
Non-Annex I 국가자격으로 교토의정서에 참여했으며 자율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법을 강구하기 

한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및 거버넌스 구조에 기후변화를 
깊게 반영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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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1998년에 에너지 보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자발적협약(VA)을 도입하고 2003년에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노력을 반영했으며 2005년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KVER) 사업을 시행한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에너지 보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VA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산자원부의 전신)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참가 기업에 세제혜택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지원과 금융혜택을 제공했다. KVER은 청정개발체제(CDM)를 기초로 수립된 프로젝트기반 감축 
프로그램으로서 Non-Annex I 국가에서 도입한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록 제도였다. 승인을 
획득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배출권(KCER)이 발급되며 KCER는 정부에 매도하거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에너지 보전과 자율적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업계의 경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8년에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선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경제성장과 기후행동을 병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경감노력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이 비전은 국가·지방·부문차원에서 
감축조치를 이행하는 제도적틀을 확립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반영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의 에너지 및 기후관련 조치들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들의 법적근거를 정립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간의 조화를 모색했다.77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에 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한국정부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했다.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도입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목표관리제는 안정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MRV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능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 부문 및 업체기준은 배출권거래제의 기준에 부합했다.78 다만, 목표관리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1년을 이행기간으로 삼는 직접 규제제도로서 대상업체는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매년 말에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했다. 또한, 목표관리제를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업체는 각기 다른 부처에 실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목표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79 2015년에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로 대체됐다. 하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중소규모의 기업과 시설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그림5에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관련 정책연표가 제시되어 있다.80 

    

4.2 규제 및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KETS 추진 강행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26개 업종의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퍼센트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2015~2017년), 2단계(2018~2020년), 3단계(2021~2025년)로 
구성되어 있다.81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세계  2위 규모이며 2020년이 되면 주된 감축수단으로서 
기후정책에 깊이 뿌리를 내릴 전망이다. 1단계의 특징으로 무상 배분방식에 기초한 할당, 100퍼센트 
무상할당, MRV 제도의 수립, EU·중국·일본 등의 타 제도들과 기술적 차원에서의 협력모색을 들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제3자와의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며 3단계에 들어서면 배출 허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경매에 배정하고 국제적인 MRV 기준을 채택하며 외국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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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Year

Emissions 
intensity 
reduction 
target127 

Regulated 
GHGs

Cap (2016)

Price128 

2013

20.5%

CO2

46 
MtCO2e

$7.59/
MtCO2e

2014

19.5%

CO2, CH4, 
N2O, HFCs, 
PFCs, SF6

100 
MtCO2e

$0.23/
MtCO2e

2016

19.5%

CO2

200
MtCO2e 

$5.31/
MtCO2e

2013

20.5%

CO2

422 
MtCO2e

$1.93/
MtCO2e

2014

19.5%

CO2

253 
MtCO2e

$1.83/
MtCO2e

2013

20.5%

CO2

155 
MtCO2e

$4.69/
MtCO2e

2013

20.5%

CO2

31.45 
MtCO2e

$5.50/
MtCO2e

2013

20.5%

CO2

160–170 
MtCO2e

$1.27/
MtCO2e

Beijing Chongqing Fujian Guangdong Hubei Shanghai Shenzhen Tianjin

General Information

Allocation

Benchmarking

Free 
allocation

New entrants

Free 
allocation

Grand-
fathering only

Free 
allocation

Power, 
cement, 
aluminum, 
plate glass 

Free 
allocation + 
auctioning   
(2.04% in 
2014; 0.51% 
in 2015)

Electricity, 
cement, iron 
and steel 

Free 
allocation

Grand-
fathering only

Free 
allocation

Electricity, 
aviation, 
airports, ports

Free 
allocation

Electricity, 
heating, 
water supply, 
manufacturing

Free 
allocation

Electricity, 
heating

Beijing Chongqing Fujian Guangdong Hubei Shanghai Shenzhen Tianjin

Allowance Allocation

Financial 
penalty 

Others

3–5 times 
average 
market price 
over past 6 
months for 
each missing 
allowance

N/A

None

Disqualified 
from energy 
saving and 
climate 
subsidies for 
3 years; 
reflected in 
SOE 
performance 
appraisal

1–3 times 
average market 
price over past 
12 months 
with maximum 
limit of 30,000 
CNY

Twice the 
amount of 
missing 
allowances 
withdrawn 
from next 
year’s 
allocation

50,000 CNY

Deducted 
twice the 
amount
of allowances 
from next 
year's 
allocation

1–3 times 
average 
market price 
with 
maximum 
limit of  
150,000 CNY

Deducted 
twice the 
amount
of allowances 
from next 
year's 
allocation

50,000 – 
100,000 
CNY

Withheld 
from govern-
ment support 
for energy 
saving and 
climate 
subsidies; 
reflected in 
business 
credit report

3 times 
average 
market price 
over past 6 
months

Missing 
allowances 
can be 
withdrawn 
from the
account of the 
company or 
deducted from 
next year's 
allocation

None

Disqualified 
for preferen-
tial financial 
support
and policies 
for 3 years

Beijing Chongqing Fujian Guangdong Hubei Shanghai

CHINA JAPAN KOREA (REPUBLIC OF)

Shenzhen Tianjin

Non-compliance Enforcement

Price 
management 
by relevant 
authority

Market 
intervention 
when weight-
ed average 
price is over 
150 CNY for 
10 consecu-
tive days; 
Price is below 
CNY 20 

Source: Created by ASPI from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iv 

Source: Created by ASPI from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Environmental Defense Fund, and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Japan: Market-Based Climate Policy Case Study,” August 2016, www.ieta.org/re-
sources/2016%20Case %20Studies/Japan_Case_Study_2016.pdf. Stefano De Clara et al., “Republic of Korea.” Jeff Swartz, “China: An 
Emissions Trading Case Study,”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September 2016, www.ieta.org/resources/2016%20Case%20-
Studies/China%20case%20study.pdf. 

Market 
intervention 
when market 
fluctuation 
occurs; 
compliance 
entities 
cannot sell 
more than 
50% of their 
free allocation

Market 
intervention 
when market 
fluctuations, 
severe 
imbalances 
between 
supply and 
demand, or
liquidity 
issues occur

Imposes 
auction price 
floor

Market 
intervention 
when market
fluctuations, 
severe imbal-
ances between 
supply and 
demand or 
liquidity issues 
emerge; 8% of 
the total cap 
kept as 
government 
reserve 

Market 
intervention 
when prices 
vary more 
than 10% in 
one day

Market 
intervention 
when market 
fluctuations 
occurs – can 
sell extra 
allowances 
and only buy 
back up to 
10% of total 
allocation 

Market 
intervention 
when market 
fluctuations 
occurs

Market Stabilization 

Banking and 
borrowing

Offsets and 
credits

Banking 
allowed; 
borrowing not 
allowed

CCER + 
energy 
conservation 
and forestry 
offsets up to 
5% of 
allowance

Banking 
allowed; 
borrowing not 
allowed

CCER up to 
8% of 
compliance 
obligation

Banking 
allowed; 
borrowing not 
allowed

CCER up to 
5% of 
compliance 
obligation

Banking 
allowed; 
borrowing not 
allowed

CCER up to 
10% of 
compliance 
obligation

Banking only 
for units 
traded at 
least once; 
borrowing not 
allowed.

CCER up to 
10% of 
compliance 
obligation

Banking 
allowed; 
borrowing not 
allowed

CCER up to 
1% of 
compliance 
obligation

Banking 
allowed; 
borrowing not 
allowed

CCER up to 
10% of 
compliance 
obligation

Banking 
allowed; 
borrowing not 
allowed

CCER up to 
10% of 
compliance 
obligation

Flexibility Mechanism

Emissions 
covered

Sectors 
covered

Compliance 
entities

Thresholds

45%

Electricity, 
heating, 
cement, 
petrochemical 
and other 
industries, 
large public 
buildings

 
947, Beijing; 26, 
Inner Mongolia; 
6, Hebei

+5,000 
MtCO2e per 
year 

40%

Electricity, 
metallurgy, 
chemical 
industries, 
cement, iron 
and steel

230

 

+20,000 
MtCO2e per 
year 

60%

Industry, 
power and 
aviation 

277  

Energy 
consumption 
10,000 tons 
of coal 
equivalent 
(tce)/year for
any year 
between 
2013 and 
2015

60%

Electricity, 
cement, iron 
and steel, 
petrochemical 
industries, 
public 
services 
including 
hotels, 
restaurants, 
and business-
es

280 (excluding 
white cement)

+20,000 
MtCO2e or 
energy 
consumption 
10,000 
tce/year

35%

Electricity, 
heating, 
metallurgy, iron 
and steel, 
automobile and 
equipment,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ement, 
medicine and 
pharmacy, food 
and beverage, 
papermaking

236
 

Annual energy 
consumption 
more than 
10,000 tce in 
any year 
between 2013 
and 2015 for 
the power, 
steel, nonfer-
rous, chemicals,
petrochemicals, 
building 
materials and 
pulp and paper 
sectors, and 
60,000 tce for 
other sectors

57%

Electricity, iron 
and steel, 
petrochemical 
and chemical 
industries, 
metallurgy, 
building 
materials, 
papermaking, 
textile, aviation, 
airports and 
ports, public 
and office 
buildings, 
railway stations

368
 

+20,000 
MtCO2e per 
year for power 
and industry 
sector; 
+10,000 
MtCO2e/year 
for aviation and 
ports; 
+100,000 
MtCO2e/year 
for shipping; 
+10,000 
MtCO2e /year 
for buildings 
sector

40%

Electricity, 
building, 
manufactur-
ing, water 
supply

824

+3,000 
MtCO2e /year 
for enterpris-
es; 
+20,000m2 
for public 
buildings and
+10,000m2 
for govern-
ment build-
ings

55%

Electricity, 
heating, iron 
and steel,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oil 
and gas 
exploration

109
 

+20,000 
MtCO2e per 
year

Beijing Chongqing Fujian Guangdong Hubei Shanghai Shenzhen Tianjin

ETS Size

Carbon Pricing 
Timeline

2005 and 
before

2006

2007

2008

2009

2010

• National assessment report on   
 climate change published

• NDRC reveals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

• NDRC publishes the first version of  
 the annual policies and actions on  
 climate change

• State Council announces a carbon  
 intensity reduction target of 40-45%  
 by 2020 compared to 2005 levels

• 12th Five-year plan (2011-2015)  
 requires the development of ETS in  
 China

• Enact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in  
 1998
• Ratifies Kyoto Protocol in 2002
• Launches Japan Voluntary ETS  
 (JVETS) in 2005

• Sets Kyoto emissions target of 6%  
 reduction from 1990 emissions level  
 by 2012
•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s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of 25% by 2020 relative to  
 2000 levels

• Metropolitan Environment Security  
 Ordinance amended to officially  
 establish the Tokyo Cap-and-Trade  
 Program

• Launches the Japan Verified 
 Emissions Reduction (J-VER)

• Tokyo ETS begins – first compliance  
 period (FY2010-FY2014)

• Enacts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in 1979
• Introduces the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Voluntary  
 Agreement on Energy Conservation  
 and GHG Emissions Reduction in 1998
• Introduces KVER in 2005

• Declares “Low Carbon, Green Growth”  
 as the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 Pledges to reduce GHG emissions  
 30% below BAU level by 2020 as part  
 of the 2009 Copenhagen Accord

• Enact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CHINA JAPAN KOREA (REPUBLIC OF)Carbon Pricing 
Timeline

2011

2012

2013

2014

2015

• NDRC designates carbon emissions  
 trading pilots on the regional-level (7  
 regional pilots)

• Beijing, Guangdong, Shanghai,   
 Shenzen, Tianjin ETSs launch

• Chongqing and Hubei ETSs launch
• NDRC announces national ETS will  
 launch in 2016
• NDRC releases China’s National Plan  
 for Climate Change for 2014-2020
• NDRC releases th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carbon emission rights trading

• NDRC announces the launch of the  
 national registry for voluntary 
 emission trading
• Sets NDC target to peak CO2 
 emissions by 2030 and lower carbon  
 intensity by 60-65% below 2005  
 levels

• JVETS final phase ends
• Saitama ETS launches

• Japan’s national ETS proposal rejected
• Japan imposes a nationwide carbon  
 tax

• Japan launches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and J-Credit System 

• Sets NDC target of 26% reduction by  
 FY2030 compared to FY2013 
• Tokyo ETS enters second compliance  
 period (FY2015 – FY2019)
 

• Enacts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s
• Launches the GHG Target 
 Management System (TMS) from  
 2012-2015

• Reveals the Master Plan fo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Phase I  
 National Allowances Allocation Plan

• Korea ETS (KETS) launches – Phase I  
 (2015-2017)
• Sets NDC reduction target of 37% by  
 2030 below BAU levels

CHINA JAPAN KOREA (REPUBLIC OF)Carbon Pricing 
Timeline

2016

2017

• Fujian pilot ETS launches

• Announces national ETS will launch  
 end of the year 
• Announces limiting of national ETS to  
 power sector
• NDRC selects China Hubei Emission  
 Exchange and Shanghai Environment  
 Energy Exchange as ETS registration  
 system and trading platform, 
 respectively

• Japan announces that it will re-
 examine its national carbon pricing  
 strategy 

• K-ETS authority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Strategy of Finance (MOSF)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MOE)

• MoSF implements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 includes decision to  
 accelerate the introduction of IMMs  
 from 2021 to 2018
• Phase II National Allowances 
 Allocation Plan delayed to end of year  
 to ensure smooth transition of K-ETS  
 authority back to MOE from MOSF

i Global Carbon Project, “Global Carbon Budget 2014,” September 21, 2014, http://www.globalcarbonproject.org/carbonbudget/ar-
chive/2014/GCP_budget_2014_lowres_v1.02.pdf 
ii By 2020 compared to 2015 levels (indicated in the Thirteenth Five-Year Plan)
iii Nominal Prices on September 1, 2017
iv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ETS Detailed Information for Beijing, Chongqing, Guangdong, Hubei, Shanghai, Shenzhen, Tianjin Pilot 
System,” October 10, 2017, https://icapcarbonaction.com/en/. The World Bank, “Carbon Pricing.” Zhang et al., “Lessons Learned.” 
v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Environmental Defense Fund, and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Japan: Market-Based 
Climate Policy Case Study,” August 2016, http://www.ieta.org/resources/2016%20Case%20Studies/Japan_Case_Study_2016.pdf. Stefano De Clara et 
al., “Republic of Korea.” Jeff Swartz, “China: An Emissions Trading Case Study,”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September 2016, http://w-
ww.ieta.org/resources/2016%20Case%20Studies/China%20case%20study.pdf

그림 5.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연표

배출권거래제는 적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금융·차입·상쇄방식을 적용하여 유연성을 보장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EAAC)는 가격과 관련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연성 허용범위를 조정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 안정화조치는 규정에 기반한 혹은 비재량적인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관련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된다.82 그에 추가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정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 시행

배출량 거래제 기본계획 및 1단계 배출허용량 할당 계획 발표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에너지 보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자발적 협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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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전 단계로 목표관리제 출범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 1단계 출범(2015~2017년)

2030년까지 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NDC 설정 
(파리협정)

2020년까지 BAU를 기준으로 배출량 30% 감축 공약(코펜하겐 협정)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년) 및 1차 5개년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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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누출효과를 억제할 목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및 무역노출 업종을 대상으로 전 단계에 
걸쳐 무상할당을 허용하고 있다. (1) 무역 집약도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2) 생산 비용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 무역 집약도가 10퍼센트 이상이고 생산 비용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에너지 다소비 
및 무역노출 업체로 인정된다.83 

배출권거래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2015년 1월에 배출권거래제가 출범한 이래로 
한국 내 배출권 가격은 급등한 반면 거래량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84 2017년 2월초에 할당 배출권
(KAU)은 추가로 1,700만톤을 할당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 평균 정산가격인 
11,774원의 두 배가 넘는 26,500원에 거래됐다.85 더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배출 허용 총량의 2.3퍼센트만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86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유동성이 하락한 요인으로 추후에 무상할당이 축소될 것을 예상한 업체들의 과도한 
금융, 제3자의 시장 참여 제한, 정부의 잦은 시장개입으로 인한 규제의 불확실성 등을 꼽을 수 있다.87 
이러한 제약들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30년까지 BAU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37퍼센트 
감축한다는 목표는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88 

2017년 4월에 기획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일련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과도하게 배출권을 이월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금융 제한조치, 차입 비율확대, 국제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시기를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긴 
결정 등을 들 수 있다.89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결정한 이래로 2017년 10월초까지 
KAU는 평균 20,000원대 초반부에서 거래됐다.90 배출권 가격은 10월 중반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 11월 14일에는 하루만에 5.12퍼센트가 급등했다.91 2017년 11월 23일에 KRX
에서 KAU 현물종가는 사상 최고가인 28,000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 주 대비 16.7퍼센트, 2017년 
10월 10일 대비 34.6퍼센트 상승한 가격이었다.92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배출권거래제가 조만간 30,000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93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원자력과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야심적인 기후목표를 공약했다.94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배출권거래제가 한국의 기후변화 경감목표에 깊숙하게 뿌리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피력했다.95 문재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정부의 원자력 및 석탄 축소 계획과 
결부시킬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감독 권한을 환경부로 복귀시켰으며 본래 6월로 예정됐던 2
단계 할당계획 발표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10월에 일어난 배출권 가격급등은 (1)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할당계획 발표가 5개월 후로 연기된 사실과 (2) 배출권거래제가 환경부 
감독하에서 시장기반 체제가 아닌 규제체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로 대변되는 규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인했다.96 

2017년 11월24일에 한국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2단계 할당계획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주관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1) 2019년과 2020년 할당수준 발표시기를 2018년으로 
미루고 연내에 2018년 할당계획만을 발표하며 (2) 2단계에서 최대 3퍼센트까지 경매를 허용하되 
2018년에는 계속해서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경매는 2019년부터 시작하며 (3)3
단계에서는 최대 10퍼센트까지 경매를 허용한다는 중요한 복안을 발표했다.97 2018년에는 경매가 
유예된다는 소식에 업계가 안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업체는 2018년 할당계획만을 발표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당혹감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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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규제 및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는 계획대로 추진됐다. 그에 더불어, 
한국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다 야심적인 기후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기후변화 
경감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의 2017~2036년 기후변화 
기본계획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하는 동시에 탄소시장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계획은 한국이 효과적인 국내 탄소시장과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결합시키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98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이 지역 및 국제 탄소가격 
체제의 선봉에 나설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환경·지정학 관점에서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3 탄소시장 연계를 추구하는 한국의 의도
한국 탄소시장이 현재 혹은 장래에 예상되는 주변국들의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경우 시장의 비탄력성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격신호를 
보낼 수 있다.99 또한, 한국이 37퍼센트 감축목표 가운데 
11.3퍼센트를 국제시장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므로 추후에 국제연계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확대 될 전망이다 (그림6 참조).100 아직 한국이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북아시아 탄소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전문적·외교적 동향을 살펴보면 가까운 미래에  
3국 연계가 이 지역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101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30퍼센트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퍼센트이며 한국이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연계를 추진할 경우 이 지역의 
감축 노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102 연계를 실시할 경우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추후에 더욱 야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정부는 연계에 따른 파급력을 예측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량적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연계에 따른 잠재적인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및 중국과의 시장연계를 통해 평균 경감비용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도 실질 GDP
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103 또한,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시장연계로 인한 분배효과가 3
국간에 불균형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배출권 순매입국인 한국이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4 따라서 한국이 역기능을 회피하면서 연계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연계의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적인 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105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시장연계를 추진할 경우, 각국이 독립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비연계 시나리오에 비해 탄소 누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6 
2011~2030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한중일 3국이 연계없이 독립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동북아시아에서 감축한 배출량을 규제면제 국가의 탄소 누출 총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평균 탄소 누출 비율은 100퍼센트 무상할당 시나리오와 경매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다 야심적인 기후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기후변화 경감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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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2.9퍼센트와 4.8퍼센트였다. 반면에, 3국의 시장을 연계할 경우 예상되는 누출효과는 각각 1.9
퍼센트와 3퍼센트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공정이 에너지 집약도가 더 높으므로 
시장연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107 

탄소시장의 경제적 파급력을 업종과 연계 시나리오에 따라 모델링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일본 등의 선진국과 탄소시장 연계를 실시할 경우, 제조와 무역 측면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가장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103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선진국이 동참하는 탄소시장 연계를 
추진할 경우 한국 산업의 제조 및 무역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력이 최소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08 
정부에서 수행한 또 다른 연구를 통해 국내 탄소시장을 다른나라의 탄소시장과 연계함으로써 탄소 
누출로 인한 경쟁력 왜곡을 방지하고 저탄소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109 

제한적(restricted) 시장연계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배출권을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혹은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한국의 지역 협력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다.110 가장 일반적인 제한 방법은 
국내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배출권을 인정하는 수량에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장 연계를 

그림 6. 한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2030년 감축목표
 

출처: World Resources Institute, “CAIT Climate Data Explorer,” accessed August 21, 2017, http://cait.w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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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경우 국내시장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EU ETS가 CDM에 따른 배출권의 활용을 제한한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최근에는 캘리포니아-퀘벡 연계시장에서 해외배출권에 쿼터를 적용한 바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량을 11.3퍼센트 감축하는 NDC 공약과 맞물려 국내에서 
인정하는 해외 배출권의 수량을 제한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시장연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규제와 
정치권의 불확실성은 대상업체들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경감투자를 저해한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잦은 시장개입, 시장예측의 어려움, 배출권거래제 총괄 업무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사실 
등을 이유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111 이러한 규제의 혼란을 증명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배출권거래제 총괄 업무가 2017년 7월중순에 다시 환경부로 이관된 사실을 꼽을 수 
있으며 부처간에 배출권거래제 포트폴리오를 이전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112 

배출권거래제 방향 및 기후정책의 대한 정부의 불확실성은 청정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 탄소시장과 다른나라의 거래제를 
연계할 경우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정부의 공약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협력 
국가들과 연계약정이나 공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폐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낮아진다.113 대상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연계를 통해 기업의 감축전략과 거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4.4 탄소시장 협력을 통한 긍정적 효과
연계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은 전형적인 순매입국이므로 탄소시장 연계를 추진할 경우 주변국의 낮은 
경감비용에 의존하게 되어 국내에서 개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탄소시장 
연계를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추진한다면 광범위한 기후전략 내에서 비용과 규제의 불확실성을 
억제하면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시장연계가 저탄소 성장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공약을 
시사하는 여타 기후정책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시장연계 국가들 전체에서 녹색 투자가 성행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후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104 

또한, 시장연계를 통해 한중일 3국이 환경협력에 관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1999년 이래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환경 의제로 자리잡은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115 2013
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도쿄에서 연간 관측되는 대기중 초미세먼지(PM2.5)의 약40퍼센트가 
중국에서 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116 한국의 환경부는PM2.5의 30~50퍼센트가 국외에서 유입된다고 
발표했다.117 탄소시장 협력은 이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다. 국내오염을 
줄이는 대가로 해외에서 배출권을 매입 할경우 연계시장으로 인해 국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 오염경감을 통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탄소시장 연계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소시장 연계 제도를 
제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기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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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시장 연계는 단기간내에 한국이 국제 기후행동을 주도하는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며 확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설계와 관련하여 EU와 협력하고 
있으며 EU, 중국, 뉴질랜드를 상대로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한국과의 
연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양국은 최근 
면담에서 탄소시장 협력가능성을 재확인했다.118 
한중일  협력과 목표화된 연계를 통해 탄소시장 
분야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 기후변화 경감무대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판과 입지를 격상시킬 수 있다.119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수한 비용 
효율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동북아시아 시장연계은 경제·
정치·환경적 이점과 더불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탄소가격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야한다. 

배출권거래제 방향 및 기후정책의 
대한 정부의 불확실성은 청정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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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협력방안
한중일은 각국이 처한 경제 및 에너지 상황이 다르고 과거와 현재에 탄소시장 체계와 운영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며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연계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의 강도 역시 다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차이가 
지역시장 협력과 선택적 연계의 상생적 이점을 창출하는 상호 보완성을 드러낸다. 조만간 도입될 중국의 
국가 거래제는 연계가 불필요한 정도의 규모를 갖출 전망이지만 중국은 연계를 통해 자국의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추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MRV 및 운영 실효성을 개선하며 확장적인 경제·
에너지 개혁목표에 소요되는 새로운 투자 공급원을 발굴할 수 있다. 일본은 명확하고 경제적이며 단기간 
내에 시행이 가능한 국내 배출량 감축방안이 고갈된 상태이다. 목표화된 연계를 통해 국내에서 비용이 보다 
저렴한 감축방안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상쇄에 주력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 국제시장 연계를 통해 자국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축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중일 3국 모두 
결과적으로 감축비용이 하락하므로 기후목표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지역전체로 보면,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가격의 등락폭을 줄이고 대형업체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탄소누출과 경쟁력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주요한 
특징인 경제적 연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120 시장연계를 통해 국가들간의 기술 이전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참가업체들이 보다 청정한 에너지·제조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탄소거래 규정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국제 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의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2018~2020년은 동북아시아 탄소가격 분야의 장기적인 지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자국의 탄소시장을 점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실험과 역량구축을 통해 제도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일본은 국내외 가격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며 주변국들의 진전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보다 포괄적인 탄소시장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부터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MRV 규정과 실무에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한다.  지역 내 MRV 제도는 연계 파트너에 의해 할당되는 
배출권이 타당한 경제적·환경적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부분적으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차원에서 MRV에 대한 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소통창구와 개방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MRV 협력을 통해 금융 및 차입, 인정된 거래 상품, 미이행벌칙에 
관한 거래규정을 중심으로 명확성과 부분적 조화를 보장하는 근거를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연계시장을 규율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시장협력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121 

�2. 탄소시장 협력을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제로 격상시킨다.  2010년에 동북아시아는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을 설립했다. 3국협력 사무국의 업무에는 3국 
정상회의가 포함되며 정치·안보, 경제, 지속가능 발전, 사회·문화부서에서 28개분야를 담당한다.122 또한, 
한중일 3국은환경협력에 관한 3국 공동행동계획(2010~2014년)을 채택했으며 새로운 공동행동계획
(2015~2019년)을 채택하여 협력을 확대했다. 새로운 공동행동계획은 지식교류를 통한 기후변화 
협력강화를 포함하여 9개 중점분야를 설정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중요성을 



40 |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동북아시아와 차세대 탄소시장 협력

강조했다.123 연례 정상회의는 탄소시장 협력에 관한 고위급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관련부처를 포함하는 파트너들과 협조하여 향후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탄소가격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정량적 증거기반을 구축한다. 연계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환경적 분석을 제공하는 정량적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동시에 연계를 확장하는 시발점이 되는 법률적·정치적 절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학술협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한계감축 비용축소, 경감가치, 연계지역 시장들간의 수익 흐름에 관한 
분석이 포함된다. 분석결과는 각국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4.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역협력을 유도한다.  파리협정 제6조 2항과 4항은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장조치의 운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국제규약이다. 이 규약은 2017~2019년에 보다 명확하게 정의될 예정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협상 전략을 강구하여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 적용함으로써 해당조항의 이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5. 시장거래 플랫폼상에서 실시간 시장연계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아시아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경우 
배출량 거래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소에 이론상의 배출권을 적용하여 거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을 통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북아시아 시장연계의 경우에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유사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6. 동북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동북아시아 시장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지역 내에서 최초 시범기간동안 제한된 수의 업종을 대상으로 국내연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경우 지역 시장연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시험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내 도시, 수도권, 도(성), 현은 국내시장 연계를 규정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배출량 관련 활동규모를 감안할 때 그러한 연계를 통해 경제·환경·전략적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7. 국가간 탄소시장 연계를 논의할 수 있는 공식 대화를 착수하는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안 지역 시장연계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대화에 착수하기 위해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국 정부가 현재 민간전문가 외교와 기술적 대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대화나 협상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인 대화 개시시점에 관한 구속력이 배제된 
선언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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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과거의 탄소시장 연계 사례를 되돌아보면 국가 간의 지리적 근접성과 밀접한 경제 협력관계가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시장통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예비단계와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둬야한다. EU-노르웨이 연계의 경우 노르웨이 탄소시장을 시행하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연계를 고려한 
반면에 캘리포니아와 퀘벡의 경우에는 협력에 이어 연계협상에 수 년을 투자했다.124 연계대상 탄소시장의 
유형과 당사자를 불문하고 탄소시장 개발단계에서부터 설계요소와 정치적 함의를 고려할 경우 연계에 
수반되는 복잡성이 완화되고 달성이 용이해진다.125 현재 동북아시아가 탄소시장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은 단기적으로 설계 상의 특정한 요소들과 관련된 시너지를 도출하는 
동시에 시장협력에 수반되는 경제적·지정학적 도전을 헤쳐나가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126 

현 시점에서의 관건은 연계가 가능한 시장을 수립하는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명확한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역 탄소시장은 단기간 내에 동질화되거나 
설계상의 모든 특성을 공유하거나 완벽하게 통일된 
배출량 한도 혹은 탄소가격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가정은 영원히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각국이 
처한 본질적인 상황, 정치·경제제도, 기후변화 정책은 
앞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탄소시장의 연계가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목표화되고 호혜적인 연계는 각국 시장을 구성하는 특정한 측면들에 대한 조화와 더불어 
국가 간의 배출 허용량거래를 가능케하는 공통요소의 설계를 요한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경제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무분별하게 배출하지 않으면서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선진국과 기업의 자본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배출권 거래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다만, 탄소시장 
연계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신뢰와 정치권의 의지, 
제도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성, 전략적 비전, 외교적 노력이 수반된다. 이제는 이러한 작업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다.

현시점에서의 관건은 연계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는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명확한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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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A. 동북아시아 탄소시장 개발 연표

국가별
탄소시장 발전 
연표

2005 년 이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중국

•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평가 
   보고서 발간

•  �NDRC, 국가 기후변화
  프로그램 발표

•  �NDRC, 기후변화에 관한 1차 
  연간 정책 및 실행 계획 공표

•  �국무원, 2005년 기준  2020년
까지 탄소집약도를 40~45% 

   감축하는 목표 발표

•  �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중국 내 ETS 
도입 명시

•  �NDRC, 배출권거래제 시범사
업 지역 지정 (7개 지역 시범
사업)

일본

•  �1998년 ‘지구온난화 대책
   확대에 관한 법률’ 제정
•  �2002년에 교토의정서 비준
•  �2005년에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JVETS) 출범

•  �1990년을 기준으로2012년 
까지 배출량을 6% 감축하는 교
토의정서 목표 설정

•  �도쿄도 2020년까지 2000년 
배출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량25% 감축하는 목표 발표

•  �도쿄도 환경 안전조례를 개정 
하여 도쿄 배출권 거래제 공
식 도입

•  �일본 배출량 감축인증 제
(J-VER)출범

•  �도쿄ETS 출범―1차 이행기간(
회계연도2010~2014년)

•  �JVETS 최종단계 종료
•  �사이타마ETS 출범

•  �국가 ETS 도입안 폐기
•  �국가차원의 탄소세 부과

한국

•  �1979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정

•  �1998년에 에너지 목표관리
제 및 에너지 보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자발적 협
약 도입

•  �2005년 KVER 도입 

•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  �2009년 코펜하겐 협정의 
   일환으로 BAU 기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 
   공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제정

•  �2012~2015년의 기간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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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탄소시장 발전 
연표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중국

• �베이징, 광둥, 상하이, 선전, 
  톈진 ETS 출범

• �충칭,후베이ETS 출범
• �NDRC, 2016년국가ETS 출범
  계획 발표
• �NDRC, 국가 기후변화 계획

(2014~2020년) 공개
• �NDRC, 배출권 거래관리를 
 위한 잠정조치 고시

• �NDRC,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국가 등록부 도입계획 발표

• �2030년을 배출정점으로 정하고 
2005년 수준을 기준으로

  탄소집약도를60~65% 낮추는  
  NDC 목표 설정

• �푸젠 ETS 시범사업 출범

• �연말 국가 ETS 출범계획 발표
• �국가 ETS를 발전부문으로 제한
  한다는 계획 발표
• �NDRC, 중국 후베이 배출권
  거래소와 상하이 환경 에너지 
  거래소를 각각 ETS 등록제도와 
  거래 플랫폼으로 선정

일본

• �공동감축사업의 전제 및 
  J-크레딧 제도 도입

• �회계연도 2013년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2030년까지 배출량을
  26% 감축하는 NDC 목표 설정
• �도쿄ETS, 2차 이행기간 
 (회계연도 2015~2019년) 돌입

• �일본 환경성, 국가 탄소가격 전
략 재검토 계획 발표

한국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고시

• �KETS 1차 계획기관 
(2015~2017년) 출범

• �BAU 기준 2030년까지 배출
량을 37% 감축하는 NDC 목
표 설정

•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KETS 
총괄업무 이관

• �기획재정부, 시장안정화 조치 ―
  국제시장 메커니즘(IMM)도입 
  시기를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는 결정 포함
• �KETS 총괄 업무 기획재정부에

서 환경부로 이관으로 인해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발표시점을 

  연말로 연기

출처: Created by ASPI from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Environmental 
Defense Fund, and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Japan: Market-Based Climate Policy CaseStudy,” August 
2016, www.ieta.org/resources/2016%20Case %20Studies/Japan_Case_Study_2016.pdf. Stefano De Clara et al., 
“Republic of Korea.” Jeff Swartz, “China: An Emissions Trading Case Study,”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September 2016, www.ieta.org/resources/2016%20Case%20Studies/China%20case%20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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